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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식 발

전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역할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발전국가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도기구’(pilot agency)로서 국가

발전계획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적 차원과 행위자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국가발전계

획위원회는 비록 신중국 성립과 함께 구성된 계획기구이나, 시장경제 전환 후에도 중국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경제부처이다.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경제정책의 부처 간 조율을 맡아 온 이 기

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계획과 시장의 내적 긴장을 해소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충성심’(紅)과 전문성(專)을 겸비한 엘리트들의 충원, 그리고 그들의 

정책능력이 주요인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 깊은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중국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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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국가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 입안과 산업정책 제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국가의 성격을 결

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목표로 제시하는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의 존재하

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발전지향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

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고도 경제성장을 논의할 때는 언제나 그 중심에는

장기경제발전계획과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발전계획과 산업정

책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국가가 경제에 대해 전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렇듯 경제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접근을 하는 국가는 ‘발전국가적’ 성격을 갖는 국가라 할 수 있

다.

발전국가는 일반적으로 ‘현대화’, ‘경제건설’, ‘근대화’ 등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

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국강병이라는 국가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권위와 국

가기구 관료의 전문성에 의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발전계획’(economic

development planning)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업을 통제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기업간 투자를 조정한다. 한편으로 민간자본을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지도

하고 규율을 부과하게 된다. 발전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계획과는 달리 시장경제기제를 사

용한 경제계획으로 특히 재정수단을 통해 거시적 국민경제의 조절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저발전국가가 ‘추격전략’에 기초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고속성장과 후진성

탈피,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발전국가에서의 경제발전 계획은

산업의 고도화 등 산업화 전략방향과 경제성장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경제적 환경에 맞는 산업의 구조변화를 추동하고 선도해 가는 것이다.

발전국가에서 흔히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를 통해 입안되고, 관련 각 부처와 경제관련

사회단체 등 경제행위자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중장기국가계획(medium and long-term

national programmes)은 정책입안과 정책집행 상에 있어 정부행위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고 경

제관련 부처가 업무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제이며, 국가에 의해 관리가능한 부문인

재정·금융 부문에 계획성을 부여한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이후 1997년까지 7차에 걸친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대만은 1953년 이후 ‘경제건설 4개년계획’과 10년 단위 장기계

획을 4개년계획과 병행하여 운용한 바 있다. 중국 역시 1953년 이래 현재까지 5년 단위의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하여 기

업들을 일면 지도·관리하면서 일면으로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

성하고자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른바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

의 경제발전 전략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발전전략을 주도한

정부기구 즉 ‘선도기구’(pilot agency)라 할 수 있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計劃委員會, 현

國家發展改革委員會, 이하 국가발전계획위)의 기능과 역할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 기구가 담

당했던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한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입안 과정과 경제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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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그리고 중국의 정책결정 최고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회와 국무

원 여타 부처들과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관계를 맺어 왔고 거시경제정책을 조절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중국식 발전국가의 수용 배경과 중국적 특징

1. 발전국가론의 수용의 정치경제적 배경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의 발전국가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개혁개방정책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대안으로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검

토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에 의해 주도된 개혁개방정책은 마오쩌둥 시대의 혁명적, 평등주의적

정책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과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경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끌어 갈 주체인 정치제도와 국가기구의 인적, 제도적 변

화를 동반하게 된다. 즉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그 경제발전을 통해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해 온

정치권력 뿐 만 아니라 정치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기관, 행정체계 그리고 정치규범, 법률

제도 등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는 ‘제도상의 자기모순적 과정’이 일어

난다. 이 과정의 본질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려는 정치세력과 기존의 변화

를 변화시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세력 간의 정치적 갈등

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봉합되느냐 아니면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어 극단적인 정치적 변동과 정

치적 파국을 맞느냐 정치적 갈등국면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살펴보면, 파국에 의한 극단적인 제도변화나 단절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통한 제도의 “점진적 전환”(gradu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

국공산당 내 지도부간의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는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격렬하고 ‘영합적’(零合

的, zero-sum)으로 이루어지지만 특정분야에서의 정책적 갈등은 상이한 정책대안들 간의 점진적

수렴과정 즉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power balancing)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Bo 2007). 1980년대

중국에서의 발전국가모델의 도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덩샤오핑(鄧小平)을 위시한 ‘개혁파’(改革派)는 문화혁명으로 인해 와해되었던 당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정치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간부 4화’ 정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이루어 내고 당을 비롯한 국가 간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러

한 당체제 개혁에 따라 1982년 9월 제12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위원(후보위원 포함) 348명 중

211명을 교체하였다. 그리고 1985년 말 제12기 5중전회에서는 덩샤오핑을 비롯한 원로 간부를

대체할 차기 지도부로 리펑(李鵬), 차오스(喬石), 후치리(胡啓立) 등 전문 테크노크라트를 중국공

산당 정치국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제3세대’ 예비부대를 배치하였다(서진영 1997,

171-228). 이러한 정치지도부의 세대교체는 경제개혁의 심화에 따른 새로운 정치체제 건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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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당시 중국의 개혁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치 지도체제로의 재편은 개혁파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와 같은 정치개혁은 자오쯔양(趙紫楊)의 1987년 11월 제13차 당대회의 보고를 통해 보다 구

체화되었는데, 자오쯔양은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개혁의 목표를 “당정분리”(黨政

分離)에 두고 당과 행정부의 권한과 직능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표대회의 권위와 감독을

강화 그리고 국유기업에서의 공장장책임제(廠長負責制)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유기업당위

원회의 지도권을 이양하는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제반 방안을 제시하였다(趙紫陽 1991). 개혁정

책의 심화와 함께 당국가체제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변화를 모색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개혁과 개방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려는 보수파의 저항에 부딪친다.1) 보수

파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저러한 부작용들은 중국의 당국가체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라 개혁개방에 따른 서구 물질문명의 유입으로 인한 정통 ‘레닌주의적 당’과 사회주의 정신문

명이 오염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陳雲 1986, 247).2) 따라서 제도의 변화보다는 현재의

당국가제도를 보다 완전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수파는 리펑을 대표

로 하여 ‘자오쯔양식’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치리정돈’(治理整頓)을 단행하였다(서진영 1997,

350-370).

한편 중국은 1978년 이후 인민공사의 해체와 농업생산책임제의 확대, 특구를 통한 개방경제로

의 전환하였고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후 도시부문으로 개혁

확대하였으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로의 이

행 등 전면적이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상품경제와 시장원리를 도입한 ‘덩샤오핑식 발전정책’은 시장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경

제 관료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책의 부재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과 함께

심각한 인플레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고 이는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었다(鄭竹園 1992, 39-40).

특히 계획과 시장이라는 경제의 이중구조 속에서 국유기업을 비롯한 수송과 통신 그리고

SOC 분야 등 국가계획부문의 투자는 저하된 반면 소비재 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단기성 투자는

중복 투자되는 등 과열현상을 보였다. 재정적자와 과잉투자로 인한 통화팽창으로 인해 총공급과

총수요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연평균 2.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던

중국경제는 1985~1987년 동안 연평균 7.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훨

씬 상승폭이 더 커 도시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었다. 한편 1985년 이중가격제(二重價格制)의 도

입과 함께 이를 이용한 관료들의 이권개입과 부정축재가 보편화되어 일반 인민들의 불만은 가중

되었다. 소득불균등과 관료부패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1989년 ‘6.4

천안문사태’는 이러한 위기가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중국 내부의 경제적, 이념적 위기와 함께 1989년 12월 독일 통일을 시발로 한 연쇄적인 사회주

1) 趙紫陽은 보수파와 관료들의 저항을 타개하기 위해 강력하고 집권적인 개혁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게 된다. 이는 “신권위주의(新權威主義論)”로 정식화된다(劉君·李林 編(1989), �新權威主義: 對改革

理論綱領的論爭�, 北京：經濟學院出版社.)

2)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신념강화를 위한 방침에 대해서는 중공문헌연구실이 펴낸 글(中共中央文獻硏究

室(1991),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 北京：人民出版社, pp. 1152-116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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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의 붕괴는 중국 체제유지 존속과 관련한 중국 외부의 위기였다.

이에 중국지도부는 서구의 발전모델과는 다른 비서구적 발전모델의 중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이미 1980년 중반이후 중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발전의 ’동아시아 모

델‘(東亞模式)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었으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수행한 동아시아발전모델이

권위주의적 정치질서 하에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

지도부는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하고, 중국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제도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은 서유럽의

발전모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과 같이 커다란 정

치적 혼란을 겪지 않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현

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2. 중국적 발전국가의 이념-체제상의 특징

1) 이데올로기적 특징 : 중화민족주의

6.4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가정과 신념

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탈사회주의화와 세계화라는 세계적 차원의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창출이 당면한 과제였다. 즉 기존 사회주의 이념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형하

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이념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개혁개방 전반기의 정치적 혼란과 정책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낙마한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을 이어 등장한 장쩌민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할 “유가적 권위주의와 도덕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아

시아적 가치에 기초한 국가주도의 현대화전략”은 이념적 공백을 경제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매

우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사회주의가 갖는 유토피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실용주의에 입각한 유교를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유교문화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도덕주의는, 약화되어 가고 있

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위와 체제의 정통성을 재확립하고 마오쩌동과 덩샤오핑에 비해 국

가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장쩌민체제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였

다. 이에 장쩌민은 유교문화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접근했다. 1991년 중국공산당 70주년 기념식

에서 행한 장쩌민의 연설은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이러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

다. 장쩌민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문화 건설은 반드시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 발양시

키고 또 사회주의 시대정신을 충분히 구현해야 한다. 중국에 발을 디디고 서 세계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충분히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민족허무주의와 전면적 서구화는 불허한다.”(江澤民 1993,

1644)라고 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물질문명’을 건설하고, 전통문화와 사회주의를 결합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표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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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과 중국지도부의 유교문화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입장은 중국공산당

제14차 당대회 ｢政治報告�와 �黨章｣을 통해 공식화되게 된다. 제14차 당대회 ｢政治報告�에서는

‘중화민족의 사상문화 전통’과 ‘사회주의 실천’을 결합한 ‘선진적인 정신문명’의 창조 필요성을 천

명하고 있으며, 1992년 개정 ｢黨章｣에서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핵심을 사회주의 이데올로

기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민족의 사상과 문화적 소질을 개발하고 제고하여 이를 사

회주의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3) 이와 같은

유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는 서구의 ‘문명충돌론’이 제기된 이후 중국 지식인 사

회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치 이데올로기로 도입되어 간

다.4)

그럼 중국지도부는 왜 유교문화에 주목했는가. 먼저 유교문화의 정치적 전통은 사대부와 군자

등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

도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유교문화에서는 정치적 불안정을 ‘난’(亂)으로 정

치적 안정은 ‘치’(治)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치적 안정을 정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문화가 갖는 이러한 특징은 중국지도부의 ’정치참여의 제한, 정치적 안정, 중앙집권

적 당국가체제의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잘 뒷받침할 수 있으며, 같은 유교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고속성장을 이루어왔다는 실증적 증거도 있

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장쩌민의 중국지도부가 또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중화민족주

의’와 ‘애국주의’이다.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중국으로서는 세계화의 확산이 국가분열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분열의 원심력을 제어하기 위한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

다. 통일된 중국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념적 수단이 바로 ‘중화민

족의 단결’이었다(Chang 2001, 179). 그러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중국적 상황에서 민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 내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주의자에게 저항적 민족주의로 이용될 소지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

를 대하는 중국지도부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민족주의를 대신해 ‘애국주의’(愛國主義)나 ‘중

화민족 단결’(中華民族團結) 등과 같은 담론을 내세워 중국국민으로 한데 묶어주며, ‘중화인민은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정신을 고취시켜 국가에 대한 신념과 충성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蕭功秦 1994, 15-16).

중국지도부가 중화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먼저 경제발전을 위해 국력을 집중시키고

자 하는 동원(mobilization)의 이데올로기로서, ‘강대국으로 부상’이라는 국가적 자긍심을 심어주

어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이데올로기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

념에 기초한 이념적 조직정당으로서의 한계에 봉착한 중국공산당이 권위주의적 대중정당이나 다

당합작을 통한 ‘집정당(執政黨)’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당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

3) 1992년 중국공산당 당장 전문은 “中國共産黨黨章,” �求是� 第21期, p.24를 참조

4) ‘문명충돌론’에 대한 중국 내 반응에 대해서는 왕지쓰(王緝思 編(1995), �文明與國際衝突: 中國學者評享廷

頓的文明衝突論�, 上海：上海人民出版社.) 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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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유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베트와 대만문제, 중국의 인권문제, 영토분쟁문제(역사

문제 포함)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압력 혹은 충돌의 경우 중국인민의 민족적 감정

에 의지해 외교적 실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고성빈 2006). 여하튼 1990

년 초부터 부상하기 시작한 ‘중화민족주의’는 국가 주도적 경제발전전략과 결합됨으로써 사회주

의 이념을 대체한 ‘발전주의 이념’으로 유용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

면 중국에서의 ‘중화민족주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개발민족주의’(developmental

nationalism)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Chang 2001; 이희옥 2001).

2) 정치체제적 특징：사회주의적 당-국가체제

‘중화민족주의’와 함께 중국이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통치기제는 ‘신권위

주의’이다. 신권위주의와 관련된 논의의 시작된 시점은 자오쯔양의 개혁정치가 보수파로부터 공

격을 받은 1986년부터이다. 당시 자오쯔양을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개방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던 ‘지방제후’ 현상과 이중가격제로 인한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일소하기 위한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는 제13차 당대회에서 제출되었는데,

당정간 직능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당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가 정책적 역

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였다. 국무원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적 체계를 갖춘 행정조

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당의 지도력을 정치부문에 한정시키고 행정적․정책적 영역에서는 당의 개입과 관여를

철저히 차단하거나 대폭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당국가체제에서 집정당인 공산

당의 급속한 지도력 약화는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이에 자오쯔양은 중요정책 결정권

한은 여전히 당 중앙에 남겨놓고,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구의 하급 당위원회의 정책

과 관련된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성급(省級) 당위원회는

정책결정보다는 인사, 당원교육 및 충원과 같은 당의 고유한 업무에 전력하게 하고 기업의 당

위원회는 기업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수준에 머물도록 한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 조직 내 모든 당조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을 정무직과 행정직으로 구분하여 정무직은 당원

들이 선출하고 행정직은 공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趙紫陽 1991).

이와 같은 자오쯔양의 정치개혁 방안은 당 간부와 정부기관의 관료들의 저항에 직면하였다. 폐

지하기로 했던 당조를 폐지되지 않았고 역으로 저항하는 부처도 생겨났다.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국가공무원제도를 제안한 지 6년이 지난 1993년 8월에야 리펑 총리가 ｢국가공무원임시조례｣(國家

公務員暫定條例)에 서명하면서 겨우 실시하게 되었다(李壽初 1997, 346-355). 자오쯔양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당내 보수파들의 비판의 초점은 중공산당의 지도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당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당국가체제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었다. 개혁안에 대한 보수파의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자오쯔양을 비롯한 개혁적 지식인들은 굽히지 않고 정치개혁을 통한 당정혁

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개혁적 리더십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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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체제도 정책적 권한과 역할의 분리가 아닌 집중적인 ‘신권위주의 체제’

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제출하였다.5) 이렇듯 중국에서의 신권위주의론에 대한

고민은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으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추진했던 정부주도 고속성장전략으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Sautman 1992, 72-102). 당시 중국의 지도부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신

권위주의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

응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펴고 있고, 둘째, 정치적으로 거대한 관료체제와 이러한 관

료기구를 바탕으로 한 위로부터의 권위적 통치를 실행했으며, 셋째, 전통적인 가치를 현실에 접

목시키면서, 넷째, 서구의 선진기술과 문화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는 것이다(蕭功

秦 2004, 107-118).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갖는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경제

로의 이행이라는 중국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즉 신권위주의론은 ‘선 정치민주화, 후 경제발전’이라는 서구적 경로보다는 정치적 리더십

에 의한 ‘선 경제발전, 후 정치민주화’의 경로를 밟고 있었기에 중국의 개혁개방이 표방한 노선

과 친화력이 있었다는 분석은(吳稼祥 1989)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의 신권위주의론은 천안문 민주화운동 이전부터 자오쯔양의 후원 하에 활발하

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개혁의 전반적인 쇠퇴와 보수파의 부상 그

리고 경제분야에서의 ‘치리정돈’이 개시되면서 논의는 사라졌다. 그러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南巡講話) 이후 개혁파의 출로가 생기면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장쩌민 체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정식화된다. ‘사

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모순적인 개념의 혼용이야말로 중국사회주의 실용주의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적 당국가체제라는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이

라는 경제기제를 활용하여 국가주도적 발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가

갖는 핵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경제체제적 특징：계획과 시장의 긴장과 조화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직접적인 행정관리 위주의 계획경제체제였다. 이 체제는 경제관리와 행

정관리의 기구가 상호 중첩되고 행정체계로 경제업무를 관리하였으며, 경제관리의 직능이 불명

확했다. 그러나 1978년 이후 개혁개방체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체제 개혁을 통하여 행정조절 수단

은 점차 축소하고 농가와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해 왔다. 경제활동에 대한 중앙의 직접관리를 대

신해 시장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80년 중반이후 경직된 중앙집중적 경제관리와 유동적 시장 사이의 불일치로 인한 경

제 왜곡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과잉투자, 통화팽창, 그리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

다. 1987년 자오쯔양이 추진하려 했던 정치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계획과 시장 간의 불일치

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파와 당간부 그리고 관료들의 반발로 인해 지체되거나 좌절

되었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 계획이 있다고 계획경제 곧 사회주의는 아니다. 사회주의에 시

5) 중국의 신권위주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진영(1997), �중국현대정치론�, 서울：나남, pp.

329-3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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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있다고 시장경제 곧 자본주의가 아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적 수단이다. 계획이 더

많은가 아니면 시장이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이 아니다”라

고 보수파를 겨냥했다. 그리고 개혁개방의 확대와 시장의 확산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경제적 역

할에 대한 본격적이 개혁이 단행하였다(鄧小平 1993, 373). 이어 개최된 제14차 당대회에서 장쩌

민은 덩샤오핑의 후원을 받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시장체계의 강화와 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 수 있는 정부직능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江澤民 1996).

1993년 3월 제8차 전인대 1차회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는 시장경제의 확대와 심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정부공작보고에서 리펑은 다음과 같은 중국정부

의 경제적 역할을 천명했다. 첫째, 경제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계

획 및 산업과 지역발전계획을 제정하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제발전의 지도성 목표를

제시한다. 둘째, 국민경제의 총체적 운영과 시장에 대한 감독 그리고 예측을 진행한다. 셋째, 행

정수단을 포함한 각종 수단을 통해 총량과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 넷째, 산업정책을 제정, 실시

하고 중점 건설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동과 시장의 운행을 선도한

다. 다섯째, 경제주체 간 이익관계를 협의한다. 여섯째, 정보망을 설립하여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

하여 국민경제 운행상황 등의 파악에 정책에 적용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정보와 자문에 근

거해 적시에 발전전략을 제정하거나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정한다. 일곱째, 경제법규를 제정하고

감독, 집행하여 독점을 억제한다. 여덟째, 공공시설과 사회공익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을 보호한

다. 아홉째, 대외경제 기술교류와 협력을 관리한다. 열째, 빈곤지구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93년 11월 14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사회주의시장경제체

제건설에 있어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

定)을 통과시키고 거시조절통제 강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과거의 계획에 의한 경제관리 방법에

서 시장경제 관리 방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거시경제에 대한 조절과 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물론 1992년 이전에 중국에 산업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중국

의 정치학계와 경제학계에서 ‘신권위주의’와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아

시아 발전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의 경제학자들을 국무원발

전센터(國務院發展中心)에 초빙하여 중국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산업정책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다.6) 그리고 이러한 연구활동의 결과를 중국지도부

에 건의했고 중국지도부는 이에 기초해 1988년 4월 국가계획위 산하에 산업정책사(産業政策司)

를 두어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바 있다. 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989년에 국무원

의 최초 종합적인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당면한 산업정책요점에 관한 결정｣(關于當前産業

政策要點的決定)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시 치리정돈 정책을 보완하는 초보적

인 수준의 산업정책에 불과했다. 중국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의 제정은 경제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6) 천샤오홍(陳小洪 編(1991), �産業組織及有效競爭：中國産業組織的初步硏究�, 北京：中國經濟出版社,

pp.16-19.)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학자인 마홍(馬洪)이 1985년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해

파악하고 귀국 후 이를 각 방면에 소개하고 건의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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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 재조정되었던 1992년 ｢결정｣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결정｣이 나온 후 국가

발전계획위를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의 제정이 본격화되어 제14차 당대회에서(1992년 10월) ｢정

치보고｣에 “기계전자, 석유화공, 자동차, 건축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지주산업’

(支柱産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주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후 학계와 국무원 직속 국무원발전중심, 국무원 산하의 중국사과학원 등이 중심이 되어 산

업정책관련 각종 토론회와 좌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경제관련 싱크탱크들 간의 산업정책에 관한

토론의 요지는 국무원 특히 국가계획위에 제안, 건의되었다(劉鶴·楊僞民 1999, 90-92). 그리고

1994년 3월 국무원은 그 동안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방안을 정리하여 ｢90년대의 국가산업

정책강요｣(九十年代國家産業政策綱要)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강요｣에서는 농업을 비롯해 기초

산업과 지주산업을 중점발전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산업정책을 적

극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정책기제를 중국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Ⅲ. 발전국가 선도기구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1.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선도기구’

발전국가론에서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시장합리성(market rationality)을 대체하는 계

획합리성(plan rationality)을 기반으로 차별성과 선택성을 특징으로 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성

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정부의 선도기구(pilot agency)에서 찾는다(Onis 1991). 즉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일본의 통산성(通産省, MITI), 한국의 경제기획원(經濟企劃委員會, EPB),

대만의 경제부 공업국(經濟部工業局, IDB)나 경제자문기구인 건설위원회(經濟建設委員會, CEPD)

등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기구들은 전략적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발

전국가 내의 ‘경제참모본부’였다고 할 수 있다(김정렬 2001, 128).

존슨(1982, 311-320)에 따르면 일본의 통산성 관료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먼저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선도기구라 할 수 있는 통상성은 내각의 어느 부처

보다 그 규모가 작았고, 정부의 자금에 대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

며, 경제정책과 관련된 싱크탱크이며, 미시적 수준에서 산업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수직적 조직

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주적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한

편 일본의 통산성이 산업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오키모토

(Okimoto 1989, 257-290)는 존슨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정부와 기업관계 즉 통산성과 기

업 간의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에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오키모토는 일본 산업정책의

탄력성과 적응성은 정부-기업 간의 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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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日本經濟團體連合會, 經團連)과 같은 경제단체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계획 실행에 맞추어 기업

과 국가 사이에 있는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통산성의 정책적 효율성

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산업정책이 국가주도형 산업정책에서 비전

제시형 산업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첨단산업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정책네트워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기획을 분석한 해거드(Haggard 1990, 108-109)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은 일본과 대

만의 선도기구에 비해 보다 강력한 위상과 권한을 갖는 기구인데, 이는 경제기획원이 예산작성

의 전권을 행사하고, 경제정책의 검열, 계획 조정에 관한 기능을 총괄함으로써 다른 부처들의 위

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병국(1996, 297-341)은 한국의 경제기획원이 경제발전과

산업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통령이 정당이나 다른 부처

의 압력으로부터 경제기획원의 독자성을 확보해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앞서 논의한 일본이나 한국과는 좀 다르다. 대만의 선도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경제건설위원회(經濟建設委員會)는 중장기 거시 경제건설계획을 입안하는 것을 주요한 임

무로 하고, 이를 위한 경제 환경과 여건을 조사 연구하며, 공공기업의 사업 등을 평가하며, 경제

부처간 정책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일본의 통산성이나 한국의 경

제기획원과는 다르게 정책집행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아닌 대만 행정원(行政院)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속력과 영향력에 있어 일본의 통산성이나 한국의 경제기획원 보다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부 공업국(IDB)의 역할은 이와는 다르다.

웨이드(1990, 201-202)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부의 공업국은 경제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

든 산업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먼저 공업국은 자문기구인 경제건설위원회가

입안한 경제계획의 틀을 세부적인 산업부문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며, 그 다음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계획, 관세체계, 수입규제항목 선정, 수입허가품목 결정한다. 그리고

대만 내 생산자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대만 생산자들과 우선해 계약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민간품목의 가격협상을 감독하거나 핵심 산업부문의 생산설비를 고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들의 정책자금 신청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하고, 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로 담당한다.

이렇듯 대만의 발전 선도기구는 발전국가의 핵심부서로서 산업 및 기업관련 막대한 권한을 행

사하고 있으며, 산업정책과 관련된 계획과 실행 상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이를 포괄하여 관리하

고 있다. 특히 대만경제가 무역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무역정책이 이 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산출되고 기업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이다. 대만의 선도기구는 일본과 한국의 선도기구와 마찬가지로 일류대학 출신들로 충원되고 기구

의 수장(首長)은 여러 행정부처와 공기업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가 담당하는 것

이 관례화되었다. 웨이드(1990)에 따르면 대만의 경제부나 경제건설위원회는 일본이 통산성이나 한

국의 상공부만큼 기업에 대해 고압적이지는 않았고 그 영향력 또한 작았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선도기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장에 개입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같이 발전국가에서의 선도기구는 국가의 자율성과 함께 국가능력을 표출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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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자율적이고 유능한 국가관료기구’의 존재유무가 국가의 효율적 개입의

성공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

듯 이들 국가들은 공히 일류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전문기술관료(technocrat) 엘리트 조직에 포진

하고 있다. 이들 관료들은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제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 조정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통산성과 대만의 공업국의 경우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부

처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발전국가에서 경제발

전과 관련해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고 있는 효율적이며 유능한 선도기구의 존재여부는 발

전국가의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책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

다. 중국의 발전 선도기구라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는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그것도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중국적 발전국가의 특

징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선도기구의 특징

국가계획위원회는 중국식 발전국가에서의 이른바 ‘선도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국가계획위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선도기구와는 다른 역사적 경로를 갖는 기구이다. 중국의 국가계획위는

초기 정무원과 동급의 ‘경제내각’으로 출발하였고 국무원이 설립됨에 따라 국무원 산하에 편제되

었지만 개혁개방 이전이나 이후 국무원 내의 그 어떤 부나 위원회보다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가

진 계획경제관리 총사령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혁개방기 국가계획위는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건설과 현대화 과정에서 국가기구의 사회

주의적 성격을 대표하는 ‘상징성’(象徵性)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합균형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각 부문과 각 지역 간 균형 그리고 충돌하는 계획과 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종합

관리하는 ‘종합조정성’(綜合調整性)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와 사회 분야의 중장

기발전전략과 산업별 발전전략을 입안하고 이러한 전략에 근거해 거시경제발전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정책방향을 전

환하는 ‘선도성’(先導性)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략적 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 육성한다거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략적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산업발전과 관련된 산업구조조정정책, 산업기술

정책, 산업조직정책 등을 산업정책 전반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전략성’(戰略性) 또한 지니고 있었

다고 할 것이다. 1998년 국가계획위는 국가경제무역위에 산업정책과 미시경제 정책에 대한 역할

을 넘기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시경제 균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장상황에 대한 예

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 국무원에 제출하는 역할로 전환되면서 그

명칭 또한 국가발전계획위(SDPC)로 바꾸었다.

WTO가입 이후 2003년부터 국가발전계획위로 산업정책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경제체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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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맞춰 ‘계획’이라는 용어를 기구명칭에서 없애 국가발전개혁위(NDRC)로 변경되었기 하지만

여전히 선도기구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오랫동안 긴장관

계를 유지했던 ‘계획과 시장’ 간의 긴장관계가 정리되면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그리고 개혁개방

전반기에 계획을 수단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 왔던 국가계획위의 역할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계획위의 역할의 변화는 경제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국공산당 내의 권력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세계화 시대

의 중국적 선도기구의 역할을 탐색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국가계획위는 일본의 통산성이나 한국의 경

제기획원 그리고 대만의 경제건설위원회나 공업국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선도기구로서의 국가계획위의 이들 세 나라의 선도기구 중 어떤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거나 동일한 조직적 특성을 갖지는 않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적

인 선도기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선도기구로서의 국가계획위의 기능과 조직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정

책을 입안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국에서의 ‘산업정책’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이를 담당한 전문부서로서 1987년 국가계획위 산하에 산업정책사

(産業政策司)를 설치하면서 발전국가식의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설립당시 산업정책사

는 총 6개의 하부 처(處)로 구성되었는데, 여기는 산업구조, 기업조직, 유통과 소비정책, 기술경

제정책, 국제산업구조 등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국의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중국적 산

업정책을 입안하여 건의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후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 함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장기국가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묶어서 산업고도화

정책, 지주산업 육성정책, 산업기술정책 등 산업관련 정책의 입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계획위는 위원회 내부의 정책자문연구소와 외부 연구기관등

과 협력하여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부와 중앙

은행인 중국인민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산업정책을 실행하여 오고 있다.

둘째, 국가계획위의 인적구성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경제와 산업전문가들이 주임과 부주임으

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대만과 같이 일류대학 출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없지만, 국가계획위의 지도부는 개혁개방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전문기술관료 7)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전에는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같은 시

기에 활동했던 관료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 국가계획위의 동질성이 높았으나, 1990년대에 들어오

면서 국가계획위를 장악하고 있던 전통적 계획관리 전문가들이 지도부에서 퇴진하면서 인적구성

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반편 연해지역 중심으로 하여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적 업적을 축적

한 지방간부들이 상당수 국가계획위 부주임으로 승진하여 전문 산업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국

가계획위 내부에서 승진을 통하여 부주임으로 임명된 관료들은 거시경제조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계획위를 거쳐 간 8명의 주임 중 6명이 국무원 부총리로

7) 중국의 전문기술관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리청(Cheng Li(2001), China's Leaders: The New

Gene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25-3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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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였다는 것은 국가계획위의 위상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국무원의 다른 부와 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계획위의 출신 부총

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국내 거시경제와 관련된 제반업무임을 감안할 때 국가계획위의 경제정책

조정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국가계획위는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계획경제 하의 형성된 체계로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계획편제와 계획관리 조직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은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환되었다. 국가계획

위는 이러한 조직체계를 통해 중장기 계획의 실행상황을 점검능력과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중앙과 국영기업 간의 일상적인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계획

경제 하에서의 매년 개최되었던 ‘전국계획회의’(全國計劃會議)가 폐지되지 않고 2003년까지 계속

개최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全國發展改革工作會議)를 개최하여 각 급

계획기구들과 당년 산업정책 등의 성과에 다음해 산업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

국의 국가는 적어도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계획국가에서 발전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

른 역사적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구의 조직적, 인적 구성상 약간의 편

차가 있긴 하지만 발전국가의 구성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중국의 경제발전계획 입안과정에서의 국가발전계획

위의 역할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

경제발전계획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윤상우 2005). 발전국가에서의 경제발전계획은

금융·재정정책, 전략산업육성정책, 노동정책 등을 포괄하는 경제정책을 종합, 기획, 관리하는 중

장기적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중국경제에서 국가발전계획위(현 국가발전개혁위) 역할의 핵심은

바로 기획(企劃)에 있다고 할 수 있다(박월라 2011, 3-4).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경제발전계획

를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기초해 해 금융 및 재정, 에너지수급, 외자이용, 전략산업 육성, 지역

개발전략, 농촌경제, 교통, 환경, 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국가발전

계획위는 과거부터 중국에서 ‘작은 국무원’(小國務院)이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발전계획위가 갖는 중국경제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계

획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적 계획에서 발전국가적 계획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중국의 발전계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계획체제의 전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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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래 계획과 시장 관계는 ‘계획위주, 시장보완 → 계획적 상품경제 → 국가의 시장

조절, 시장의 기업 유도 →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유기적 결합 → 사회주의 시장경제’ 순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획체제 역시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78년 ‘역사적 노선전환’과 함께 시작되어

1984년 중공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계획은 중국경제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으로써 국민생활과 관련된 산품의 생산과 분배에 대해 지령성 계획을 하달하고, 경제와 사

회발전 중 비교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성 계획을 하달하였으며, 전체적인 경제형세에

영향을 덜 주는 기타 경제와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시장조절에 맡겨두어 기업단위에서 시장의 수

요에 따라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체제를 장기발전기획을 알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장기, 중기, 단기계획 간을 상호 연계시키고 경제와 과학, 사회발전계획을 상호 결합시켜

나갔다. ｢계획체제 개혁에 관한 약간의 임시규정｣(關于改進計劃體制的若干暫行規定, 이하 ｢임시

규정｣)에 따라 전국종합재정여신계획과 전국종합물자계획, 전국고정자산투자계획 그리고 지구간

협력계획 등을 편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장조절 기제를 도입하여 가격, 세

수, 여신, 임금, 장려금, 재정보조금 등 경제 지렛대를 경제정책에 활용하고 국가기본건설투자를

재정교부에서 은행대출로 바꾸는 등의 개혁을 단행하였다(房维中·桂世镛 1987, 470). 이 시기 계

획체제는 시장조절 기제를 초보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지도성 계획과 함께 결합시켜 ‘8자방침(八

字方針)’에 따른 ‘6·5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984년 중국공산당 제12기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이하 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경제

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후 제기된 ‘계획적 상품경제’ 방침에 따라 가격법칙을 활용한 계획체제

를 수립을 요구하고, 1987년 13전대에서 제출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의 신체제’ 건설 노선에

따라 계획과 시장의 통일적 체제 구축과 계획공작에서의 상품교환과 가격법칙의 기초 하에 “국

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의 확립이 제시됨에 따라 계획체제에

대한 개혁은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 계획체제는 첫째, 중요한 공농업산품에 대한 국가의 지령성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도성계획과 시장조절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 지방, 부문, 기업의 고정자산투자계획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본건설투자 중 국가예산 내 교부(撥款)를 정부의 대출(貸款)에 의한 투자로

바꾸고, 이를 국가여신계획의 기본건설교부에 넣어 국가가 책임지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산성투자항목에 대한 지령성 계획은 1000만 위안 이상 3000만 위안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계획위가 심사하여 비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비생산성 항목 중 자금, 에너지, 재료, 설비

등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 부나 각 성 그리고 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체적으

로 심사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였으며, 기술개조항목에 대한 심사 비준권 역시 대폭 하방하였다.

1988년 이후의 계획체제에 대한 개혁을 가속화하여 중대 건설투자와 장기투자에 대한 실행을 각

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중점건설 프로젝트는 중앙이나 중앙위주로 담당하게

하고 지구나 성급 중점항목이나 일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이 담당하도록 하였다(曾培

炎 1999, 123-136). 한편 기업을 일반성 투자의 주체를 인정하고 기업의 기술개조 프로젝트와 필

요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기업투자건설을 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자금이 풍부하다

면 기본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기본건설 기금제도를 만들어 투자공사(投資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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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하고 입찰제(招標制)와 도급제(投標制) 등을 실행하였다.

또한 기본건설항목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가 심사하는 중대형 항

목에 대한 심사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계획승포책임제를 실행

하여 국가의 계획임무를 유관 집행단위에서 맡겨 관리토록하고 국가가 필요한 물자와 운수, 가

격, 투자, 대부 등 조건을 공급을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일부 중심도시나 연해개방지역에서는

계획을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計劃單列) 한편 국가계획위가 각 성(省)을 통하지 않고

이러한 도시와 직접적인 계획관계를 맺어 계획의 임무와 자금분배 그리고 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등 성급 계획관리 권한을 누리도록 특별 배려하였다.

치리정돈 시기에는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간의 유기적 상호결합’이라는 경제체제원칙에 입각해

계획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산업정책을 제정하였다. 1989년 3월 15일, 국무원은 ｢국무

원의 직면한 산업정책요점에 관한 결정｣(國務院關于當前産業政策要點的決定)을 발표하고, 국민경

제 각 영역에서 지원할 부분과 제한할 부분을 명확히 하여 산업구조를 조정과 거시경제 조절의

중요 근거로 삼았다(白和金 2002, 243). 또한 대형기업집단(企業集團)에 대한 계획단독실행(計劃

單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국가계획위가 기업의 원래 주관부처와 소재 지역을 건너뛰어 이들

기업과 직접 생산계획관계를 맺고 계획임무와 상응하는 자금과 물자 등에 대한 공급 및 계회관

리와 업무지도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업집단 경우 국가의 법적, 정책적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계획체제 대한 개혁은 1992년 14전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이 제시

되면서 더욱 심화 확대된다. 14전대에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장을 국가거시경제조절 하의

자원배분의 기초적 기제로 삼고 국가계획은 거시경제조절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계획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단행을 요구하였다. 14전대에서는 계획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여

계획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의 중점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략의 목표를 합리적

이면서 정확하게 확립하고, 경제발전예측, 총량에 대한 조절과 통제, 중대한 구조와 생산적 배치

기획에 진력하여 보다 빠르고 보다 양호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1993년 11월 14일 14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關于建設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서의 계획공작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범위와 직능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

였다(姜華宣·張蔚萍·肖兟 2001, 544-545).

1978년 이후 진행된 계획체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지령성 계획을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조절

이 확대되었는바, 농업방면에서는 1979년 이전 국가가 지령성 계획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주요

농산품 품목 25종이 1985년에는 전부 지령성 계획에서 해제되었고, 1994년부터 양식에 대한 전

면가격개방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가는 식량, 면화 등 9종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도성 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업방면에서는 1980년 국가가 지령성 계획

을 통해 120종의 품목, 전국 공업생산총액의 40%를 관리하였으나 1994년에는 33종으로 줄어들었

고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로 축소되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는 중앙에 의한 집중

투자방식에서 투자주체와 자금원천 다양화로의 방향전환을 통해 1993년 국가계획위의 책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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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투자자금은 전체 사회고정자산 교부비중 중 10.31%만을 관리하고 있다(張卓元·黃範章·利廣

安 1998, 104-152).

이러한 상황은 물자관리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국가계획위가 균형과 분배를 책임

지고 있던 통배물자(統配物資)의 수가 1981년 256종에서 1994년에는 11종으로 축소되었으며, 국

가계획위가 수매하거나 관리하는 상품의 수가 1978년 65종에서 1994년에는 14종으로 감소하였으

며, 이 중 지령성 계획 하에 있는 상품은 10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4종은 지도성계획에 의해

관리되었다. 가격방면에서 살펴보면, 1992년 말 절대다수의 상품가격이 시장에 의해 조절되고 있

다. 전 사회 상품소매판매 총액 중 정부가 정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5.9%까지 떨

어졌다, 농산품 구매총액 중 정부가 고정가격은 1992년 12.5%까지 떨어졌다. 공업기업이 판매하

는 생산재 거래 총액 중 정부고정가격은 1992년에 18.7%, 1996년에는 더 떨어져 14.0%까지 떨어

졌다(林毅夫·蔡昉·李周 1999；한동훈·이준엽 2001).

이렇듯 중국의 계획체제는 부단한 개혁을 통해, 계획관리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냈다.

생산, 투자, 분배, 가격, 물자 등 경제전반을 관리해 오던 국가계획의 역할이 1992년 사회주의 시

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거시경제조절 방면의 총체적 지도와 종합적 조절 역할만을 맡

게 되었다. 따라서 계획 역시 연도계획 위주에서 중장기계획위주로 전환되었으며, 경제구조 조정

과 최적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2.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중국의 발전계획 종류와 그 특징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중국의 계획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계

획으로 구성되어 있다(鄭新立 1999, 52-55). 첫째, 장기계획(長期計劃), 중기계획(中期計劃), 단기

계획(短期計劃) 등 계획대상 기간에 따라 나누어진다. 장기계획은 흔히 ‘미래전망계획’(遠景計劃)

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 혹은 10년 이상의 계획을 의미한다. 장기계획의 주요 임무는 국

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장기구상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경제사회발전전략과 그 시한이 같을 수도

있으나, 경제사회발전전략기간중 하나의 비교적 장기단계의 계획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전략성 계획’(戰略性計劃)이라고도 하는데, 장기계획만이 경제사회발전전략 중의 중요한 문제인

발전전략의 목표, 전략중점, 전략단계, 중대한 경제구조와 비중관계 조정, 교육과 과학발전방향,

생산력 배치, 중요한 기술경제정책과 사회발전목표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계획은 중기계획의 방향과 임무 그리고 기본내용을 결정하고 중기계획편제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기계획은 국민들에게 국민경제발전 청사진을 제공하고 이런 청사진

에 따라 국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동원하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장기계획은 강령적, 윤곽적인 특징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자세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편제되어 있다. 따라서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을 통해 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이 장기계획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은 1953년부터 몇 가지의 장기계획을 입안하였는데, ‘1953~1867년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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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래초보구상’, ‘1960년~1967년 8년 기획 초보구상’, ‘1963년~1972년 10년 기획 초보구상’, ‘1976

년~1985년 국민경제발전 10년 기획’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획은 국가계획위 등에 의해 만

들어진 연구수준의 것으로 국무원과 중공중앙의 심사와 비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정식적 문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1년~200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년 기획｣(1991~2000年國民經濟和社會發

展10年規劃), ｢1995년~201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미래목표 강요｣(1995~2010年國民經濟和社會發

展遠景目標綱要) 등은 정식으로 채택된 최초의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게 이러한 장기

계획은 덩샤오핑이 1987년 4월 스페인 노동자사회당 당수와의 담화에서 제출한 ‘세 걸음 전략’

(三步走戰略)사상에 의해 편제되었다.

다음으로 중기기획이 있다. 중기계획은 일반적으로 5년을 기한으로 하여 편성되는 계획으로서

국가발전계획의 기본적인 형식이다.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분획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임무

는 장기계획에서의 요구에 근거하여 미래 일정시기동안의 경제, 과학 그리고 사회발전의 구체적

목표와 그 실현목표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예측하고, 장기계획 내의 해당 기간 내의 각 항목의

임무를 구체적인 수량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자원에 대한 균형을 잡아줄 조치를 제

출하는 것이다. 즉 중기계획은 국민경제, 과학, 사회발전의 총 임무를 확정하고 경제성장율, 경제

효과, 재정수지, 여신수지, 외화수지, 중요한 과학기술문제 해결과 응용확산, 선진기술도입, 교육

과 사회사업발전 규모와 구조, 3차 산업 구조, 대외무역과 기술교류, 외자이용, 중요 건설과 기술

개조 항목, 지구생산력 배치와 지구개발, 국토개발과 정비, 물가종합수준과 인민생활 제고 정도,

실업률과 중요한 경제기술정책 등을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여 계획에 필요한 중대한 조치를 실행

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계획은 단기계획 편성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馬凱·曹玉書 2002, 141-145). 이와 같은 중

기계획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더욱 중요한 계획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중기계획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방향성, 전략성, 총량성, 조직성 등의 중요한 계획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정책과 경제 지렛대 등에 대한 종합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계획체제에 대한 개혁 이후 계획지표의 중요성은 축소된 반면 정책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중

기계획은 전문 업종에 대한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적인 국민경제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단기계획으로서 연도별 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 계획은 중장기계획

의 해당 년도의 실시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실현성과 조작성(操作性)을 매우 강조한다(吕汝良

1995, 25-27). 연도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과 경제상황에 근거해 거시경제의 목표를 제공하고 경

제, 과학 그리고 사회발전의 기본임무를 확정한다. 또한 국가중점 생산건설항목과 중대과학 항목

등을 조직하고 실행하며, 국민생활수준 향상정도를 안배하는 계획이다. 단기계획은 국가의 해당

년도 거시경제조절의 근거이자 중요수단이 되기 때문에 단기계획에는 경제발전목표와 관리목표

가 있어야 하고, 거시경제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조절조치 실시방안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리

고 단기계획은 국가재정투자, 정책성 융자, 국가외화, 중장기국채와 중요상품의 비축 등 국가가

직접 장악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활용하여 전사회의 자금과 자원의 유통방향을 유도하고 사

회 총공급과 총수요의 대체적인 균형을 조절하며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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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계획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종합계획(綜合計劃)과 전문항목계획(專項計劃)으로 나누어

진다. 먼저 종합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같이 국민경제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문

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그 주요임무로는 계획기간 내의 경제사회발전의 총체적인 동태와 발전추

세를 분석하여 계획기간 중 각 방면의 주요임무와 기본방침 그리고 목표실현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계획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강령적 문건이며, 국민경제의 통일적 계획관

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다.

반면 전문항목계획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 하나의 관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목표

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전문성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산업이나 지역발전 그리고

중대과제 등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매우 적실성을 갖춰야 하며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항목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구발전 계획인 �1996~2000년 가족계획공작 강요�

(1996~2000年計劃生育工作綱要), 과학교육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사업 발전계획인 ｢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中國敎育改革和發展綱要), 노동과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정된 ｢재취업 프로젝트｣(재취업공정)과 ｢농촌지역 취업협조 계획｣(城鄕就業協助計劃)이 있으

며, 농촌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한 ｢빈곤퇴치 개발계획｣(扶貧開發計劃) 등이 있다. 그 밖에 ｢교통

운수산업 진흥계획｣, �에너지공업 발전계획�, �기계, 전자, 석유, 화공, 자동차제조공업과 건축업

진흥계획｣, ｢고기술산업 발전계획｣, ｢농촌중소기업 과학기술 보급계획�(星火計劃) 등 경제분야

전문항목 계획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항목계획은 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삼아 종합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목표와

기본임무에 따라서 편성되어야 한다. 즉 전문항목계획이 종합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항목계획의 실시에 따른 시간과 범위에 있어서 특징으로 인해서

종합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위 ‘9525공정’이라고 하는 전문항목

계획인 �칭장고원민족경제와 생태환경종합발전방안�(靑藏高原民族經濟與生態環境綜合發展方案�

의 경우 25년간 3단계에 걸쳐 실시하도록 계획되었으며, 포괄하는 지역범위 또한 시장(西藏) 전

부와 칭하이(靑海) 남부, 그리고 쓰촨(四川) 서부 그리고 윈남(雲南) 북부 등 여러 성에 걸쳐 광

범위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편제할 때에는 전문항목계획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한과 각 부문간, 그리고 각 지역간 협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자원에 대한 배분과 각 방면의 협조를 미래 염두에 두고 안배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제정하는 주체에 따라 전국계획(全國計劃)과 부문·업종계획(部門, 行業計劃)으로 나눠진

다. 전국계획은 국무원이 제정하는 계획이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심의와 비준을 통과한 계획

이며, 반면 부문·업종계획은 국무원의 각 주관부문이 제정하는 것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계

획을 말한다. 전국계획이 일정 기간 내의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목표, 임무와 정책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전체의 이익과 장기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부문·업종계획은 이러

한 전국계획 내의 해당 부문과, 해당업종 그리고 해당 계통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문·업종계획은 전국계획에 근거해 미시경제정책을 결정해야 하며, 전국계획을 이

를 위한 중요한 참고로 삼아야 한다. 위의 두 가지 계획은 전부 중앙계획에 해당하며, 이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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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계획이 있다. 지방계획은 지방발전을 위해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지역발전계획

을 의미한다(吕汝良 1995, 34-40).

3. 계획수립과정에서의 국가발전계획위 역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의 중국의 계획체계는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상호간에는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제약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별로 수직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 수준별로 수평적인

체계로 구성되고 있어 통일적 계획체계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계획안의 작

성과 편제는 기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自上而下, 自下而上)

의 상하관계를 반복하면서 편제되어 진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계획의 편제과정은

5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형세분석과 예측 단계’로 계

획관리부서가 경제, 기술, 자원, 환경 등 여러 방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평가자료와 계획기간 내의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와 과학발전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결합하여 제출하고, 이를 관련된 부서와의 공동 연구 및 의견교환을 거쳐 각 업종 및 전체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의 추세를 제시하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며,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

를 제기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윤곽 구상단계’인데 국가계획의 기본방침, 거시조정의 주요 목표, 필요한

중대한 조치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윤곽구상을 제시한다. 이 윤곽구성 속에는 반드시

계획의 기본방침과 주요임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계획목표와 중요 정책조치를 확정

해야 한다. 계획부문은 제출된 종합적 윤곽구상에 기초하여 반복해서 연구 토론한 후 기본적으

로 일치된 의견을 형성하여 국무원 각 부문, 각 지구와 각 독립계획제정(計劃單列) 기업집단에

계획편제에 관한 통지를 발출한다. 이 때 계획부문은 통지를 하달 받은 부문에 계획편재의 지도

사상과 기본원칙 그리고 기본임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

세 번째 단계는 ‘계획초안의 편정단계’로 국무원 각 부서와 각 성, 관련 기업집단들은 국가계

획부문의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각자의 계획건의를 제출한다. 이에 계획

부문은 각 방면의 계획건의를 받은 후 먼저 분야별 계획초안을 연구하고 동시에 계획기간 내의

총수요와 총공급관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투자와 소비, 수출과 수입 등 상관관계에 대한 균형

을 예측하고 계산하며, 상호 차이가 나는 계획안에 대한 득실관계를 대조 분석한다. 그런 후 국

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주요지표와 총체적 정책틀을 편제한다. 계획부문은 이를 가지고 각 주

요 종합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초안을 국무원에 보고하고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개혁초안

에 대해 재차 수정을 가한다.

네 번째 단계는 ‘계획의 심사와 조정단계’인데, 계획부문은 개정된 계획초안을 전국계획회의에

서 충분히 토론하고 동시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당중앙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계획초안을 조정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계획의 심의와 하달단계’로서 국가계획부문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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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발전계획초안을 국무원에 보고하여 국무원의 심의와 결정을 받은 후, 전인대의 심의와

비준을 요청한다. 전인대의 심의와 비준 받은 정식 계획은 국무원이 각 성, 각 부문에 하달되어

집행한다.

<그림> 계획의 편제 및 관리 체계

-자료 출처：吕汝良 主编 1995, .39-40; 鄭新立 主編 1999, 52-55; Kyoichi Ishihara 1993, 8-9를

기초로 하여 필자 재작성

이상과 같은 절차는 중앙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문이나 각 지방과 계획

부서와의 계획업무는 <그림>과 같이 이른바 ‘두 번 상부로 올리고, 두 번 하부로 내린다.’(二上

二下)는 절차를 통해 계획을 편제하며 계획관리 또한 비슷한 경로를 통해 수행해 나간다. 즉 기

층계획단위는 상부기관에 각 부분과 지역의 계획관계기관이 계획제안수치를 작성하여 상부기관

에 보고하고, 이 보고에 따라 국가계획위는 경제상황과 지역 간 부문 간 균형을 고려하여 각 부

문과 지역 계획기관에 계획안 작성을 위한 통제수치를 하달한다. 이 통제수치를 받은 하급기관

은 지역과 부문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통합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제출한다. 하급

기관의 계획안 작성과정에서는 반드시 당위원회나 당조의 지도하에 노동자, 기술자, 관료들이 토

론에 참여하여 계획안에 대한 제안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계획안을 토대로 국가발전계획위는 관련 중앙부처와 토의하여 조정하고 전국계획회의를 개최하

여 각 부문과 지역과 반복해 협의하면서 최종적인 경제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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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국무원의 비준과 전인대의 심의와 비준을 받아 확정하여 공포되고 이를 하부기관에 하달한

다. 각 부문과 각 지역의 하부기관은 하달된 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부문과 지역의 상세계

획안을 작성하게 된다(鄭新立 1999, 55).

Ⅴ. 결 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가역할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몇 가지 요소를 함

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게 발전국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록 사회

주의 계획경제와 당국가체제라는 여타 발전국가와는 이질적 정치경제제도를 상당기간 유지해 왔

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모델을 수용하고 시장경제에 맞게 국가역할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국가적 특징을 갖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로서 이러한 중국

국가의 특수성이 중국에 발전국가모델을 적용하는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1978년 이후 진행된 중국에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 소위 ‘시장화 개혁’이 결코 기존의 중

국의 당국가체제를 해체시키지 못했으며, ‘계획경제 관리자’에서 ‘발전 선도자’로 국가의 역할변화

는 있었지만 국가 역할 그 자체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국유경제 부문이 축소되면서 사영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확대되고 노동과 자본의 계급분화가 발생하며, 외국자본이 유입되

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들이 확산되었지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가가 개혁

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획경제 하에서의 중국의 국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국

가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차이일 뿐이다. 즉 국가의 경제에 대

한 개입양식이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로 그리고 지령성 계획에서 지도성 계획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경제는 탈국가화 되어 있지가 않다. 이러한 점이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대만의 발전국가

와 다른 성격의 국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발전국가로서의 중국의 특수성의 근거로 소규모 개방경제 하의 다른 발전국가와는 달리

중국의 대륙경제적 성격이나(Xia 2000)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발전국가의 역할(Oi 1995; 문

정인 2010, 399) 그리고 중국 관료들의 기업가적 행태와 외국투자의 유형 등에서도 중국적 특수

성을 찾아 볼 수 있다(So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발전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써 중국의 당-국가체제와 경제제도 간의 역동성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조직적 연속성과 함께 기

능과 역할을 불연속성과 단절성을 보여주었던 중국의 선도기구인 국가계획위의 구성과 역할에

주목했다. 1992년 이래 국가계획위(현 국가발전개혁위)가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대만의 선도기구

들에 역할과 조직 배열 상에서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해 국무원 내의 부처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정책실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할 있으며, 역할변화와 함께 정

책조정 능력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중국의 당-국가체제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의 관료기구는

다른 발전국가들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의 영향력은 당의 최고지도부에 대한 접근용이성과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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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면 1990년 중반 국가계획위 주임이었던 쩡페이옌(曾培炎)이나 현재 국가발전개혁위

의 부주임인 왕춘정(王春正)의 경우 중국경제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

당 중앙재정경제영도소조의 판공실 주임이며, 비서장을 겸임했다는 점에서 국가계획위의 영향력

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둘째는 국가계획위가 자체의 조직적 특성에 기인한다. 국가계획위는 사회주의 경제관리기구가

갖는 조직적 특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다른 부나 위원회 그리고 지방에 대부분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의 정책현안은 물론이거니와 각 지방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한 정

보의 취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계획경제 시기부터 축적된 경제적 정보와 각

하부기관이 수집하여 보고한 정보를 통해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각 기관과 지역 간의 정책

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2003년 기구개편을 통해 ‘개혁을 통한 발전, 발전과정 중의 개혁’이라는 기조 하에 재편

된 국가발전개혁위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각 경제적 요소 간의 “종합적 협의와 조정”(綜合

協調)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른 발전국가와 비교해 중국의 산업정책이 효과적이지 않

았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선도기구의 조정능력의 이 취약성이 극복되고 있으며(이근·

임경훈 2001, 39; 이일영 외 2000, 47-49), 이는 당중앙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체계화된 하부조

직 그리고 정보수집 능력 등으로 인해 상대적 급속하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개혁개방 이후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기구의 빈번한 역할 재정립 과정에서 50여년 이

상 중국경제의 중심에서 경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국가발전계획위(현 국가발전개

혁위)의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에서의 역할 즉 국가경제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부문과 각 지역 간 협력을 조직하며, 국민경제에서 도출되는 중대문제

와 충돌하는 정책과 계획 등을 조정하여 온 종합적인 거시경제관리자이면서 시장경제체제 시기

중국의 선도기구인 국가계획위는 중국의 발전국가 사례가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써 향후 발전국

가와 관련된 논의를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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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Role of State in

the Era of Reform in China

Seo Sang-mi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ate Development and Planning Commission, which plays a 

role of ‘pilot agency’ in China, where the state-led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This includes the Commission’s role in long-term planning and economy 

policymaking, as well as the mechanism how it has coordinated the macro-economic 

policies with other 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especially the leadership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 supreme policymaking institution.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study 

will discuss how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ognized and modified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in East Asia. And then, it will try to understand the role of state in the reform 

period from the view of developmental state theory, which can be followed by analysis of 

decision-making process and planning system of Chinese government focusing on the 

role of SDPC as a pilo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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